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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박용갑·민병덕 수석부본부장)가 

20일 (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향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작년 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업체가 무려 4만 8천곳,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했고,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은 최근 정책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불공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또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 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필수록 손해’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과 죽음을 담보로 

도로 위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원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진철 상인은 “쿠팡은 ‘고객을 위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상인의 숨통을 조여오고,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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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김문수 후보, 플랫폼 
규제 견해 밝혀라” 기자회견

- 김문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외치고 ‘플랫폼 규제 대안’ 無
-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규제, 자영업 보호 위한 제도 필요”

- 민생살리기본부 “집권 즉시 플랫폼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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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골목상권 자영업자 이호준 상인은 “현재 배달앱은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고, 광고비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의 40%에 달한다”며 

“고객 불만 대응까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배달앱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수수료 

인하, 투명한 운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가 

불균형한 구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규제와 독점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꼭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와 독점 완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거부하고 자율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자와 

토끼가 있는 우리에서 사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공정 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즉시 

공정거래법안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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